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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전기사업법이 스마트그리드 성장 막아” 기사

(’14.5.2, 전자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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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현행 지능형전력망법은 ‘기반구축 사업자’의 등록기준을 전기

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전기사업자*와 전력거래소로 한정

* 송전사업자, 배전사업자, 구역전기사업자

ㅇ 이에 따라, 한국전력과 관계사 외에는 지능형전력망 구축

사업에 주사업자*로 참여할 수 없음

* 이동통신사, LS산전, 삼성SDI, 포스코 ICT를 비롯한 중소 전기통신공사

업체가 참여하고는 있으나, 사업주도권이 한전에 있어 수동적 대처

ㅇ 전기사업법 제7조의 ‘전기사업허가 기준에 ‘정보통신공사업법

제2조의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것’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‘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촉진법’과 동법 시행령에는

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를 ①서비스 제공, ②기기․제품 제조,

③기반 구축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,

ㅇ 이중 서비스 제공 및 기기․제품 제조 사업 분야는 보급사업과

확산사업 등을 위주로 ICT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* 중

* 보급사업 : 10개 사업자 중 5개(KT, 우암, 롯데정보통신, 현대오토에버, LG CNS)

* 확산사업 : 8개 예비사업자 중 3개 사업자(KT, SKT, 포스코ICT)가 ICT 업체

□ 한편, 전기사업은 경쟁영역인 발전․판매영역과 비경쟁영역인

송전․배전 영역으로 구분되며,

ㅇ 이중 송․배전 영역은 대규모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

전문기관의 상시적인 유지․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간망으로서

‘공공성’ 확보가 필수적이며,

* 송․배전망 공사비

① (송전공사비/km) : 765kV 60억원, 345kV 22억원, 154kV 11억원

② (변전소건설비/1개소) : 765kV 2,070억원, 345kV 440억원, 154kV 123억원

③ (배전공사비/km) : (신도시) 가공 1.4억원, 지중 5.9억원

: (도 심) 가공 1.7억원, 지중 14.1억원

: (야 외) 가공 1.6억원, 지중 7.1억원

ㅇ 발전․판매사업자가 공평하게 접근․이용할 수 있도록 ‘공정성’을

확보해야 하는 전력인프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

‘비경쟁영역’에 해당됨

□ 따라서 지능형전력망 ‘기반구축 사업’은 송․배전 영역으로서

대규모 장기 투자 역량과 전문적인 유지․관리 능력을 보유하고

‘공공성’과 ‘공정성’을 담보할 수 있는 ‘송전사업자’와 ‘배전

사업자’, ‘구역전기사업자’, 그리고 계통운영자인 ‘전력거래소’로

제한한 것임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과 장 김종철 (010-4603-96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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